
‘지방 로스쿨’*의 현황과 발전방안1)

2) 조 소 영**

* 2004년 발표된 논문에서 김창록 교수님이 흔히 ‘지방대학’이라고 칭하는 용어의 사용이 적

절하지 않다고 했던 의견을 제시했었다. 그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이고, 때문에 그 당시의

이 용어에 대한 김 교수님의 지적에 필자도 공감하는 바임을 밝혀둔다[‘지방대학’은 흔히

‘수도권지역대학’의 대칭어인 ‘비수도권지역대학’의 대용어로 사용된다. 그런데 이러한 용어

사용법의 밑바닥에는 수도권지역은 ‘지방’이 아니라는 전제, 즉 수도권지역 우월주의가 깔

려 있다. 따라서 그러한 용어사용법에 따르는 한 1류의 수도권지역과 2류의 기타지역이라

는 암묵적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 용어는 많은 경우 사고를 제약하기 때문이다. 필자는

그러한 전제가 잘못이라고 생각하며, 수도권지역과 여타 지역을 동등하게 대우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김창록, 법학전문대학원과 ‘지방대학’, 한림법학 FORUM 제14권

(2004), 32면, 각주 1)]. 하지만 이 용어는 현행 지방대 육성법에서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국문초록>

지방 로스쿨들은 인가결정단계에서부터 우려의 대상으로 언급되어 왔었다. 인가

기준에 충분히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지역균형이라는 논리에 밀려나서 로스쿨 인

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던 일부 서울지역의 비인가대학들의 불만도 같은 맥락

이었다. 대한변협을 중심으로 하는 기존 법조계 인사들 뿐만 아니라 그동안 법학

교육을 같이 담당해 왔던 비인가대학들조차도 이미 지방 로스쿨들의 교육능력을

믿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법무부의 변호사시험합격률 공개내용으로 인해 2018

년 현재, 이러한 불신은 확신이 된 듯한 상황이다. 로스쿨이 우리나라의 법학교육

시스템에 도입된 지 10년이 지나가고 있다. 때문에 로스쿨 도입 당시의 목표와 방

향성을 염두에 두고, 그 목표가 적정했던 것이었는지, 지난 10년 동안 우리 로스

쿨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그간의 결과는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지, 특히 서울수

도권 소재 로스쿨들과 지방 로스쿨에 대한 구별적인 평가에 대해 지방 로스쿨들

이 어떻게 변화하고 대처해 가야 할 것인지 검토하고 논의해야 할 시점인 것이다.

법무부의 변호사시험합격률 공개 이후, 그 후폭풍으로 폄하되고 있는 현재의 지방

로스쿨의 현황과 앞으로의 발전방안에 대해서 숙고하고 고민해야 하는 이유이다.

이 글에서는 지방 로스쿨의 폄하적 현황을 초래한 이유에 대해서 크게 두가지로

대별하여 논해 보았다. 교육과정의 자율성 부분과 입시과정의 자율성 확보의 필요

성을 쟁점으로 두고, 변호사시험제도의 개선・로스쿨 교육과정의 범위 조정・전문
대학원 입시과정의 특성 반영의 필요성 등 현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안을 검토하

였다. 교육과정이나 입시과정의 자율성 확보가 어려운 이유에 대한 분석은 비단

지방 로스쿨 뿐만 아니라 모든 로스쿨들의 당면한 현실이기 때문에 공통적인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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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말

“자퇴-통폐합론에 … 요동치는 지방 로스쿨”. 이런 류의 선정적인 제목이나

내용의 기사가 적잖게 보도되고 있다1). 이런 기사들은 2018년 4월 22일 법무

부가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각 로스쿨별로 발표한 후의 보도내용들이다. 잘 알

려진 바와 같이 법무부의 이번 합격률 공개는 대한변협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 그 공개가 확정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고, 이

공개결과를 두고 대한변협측은 기다렸다는 듯이(?) 또는 예상했다는 듯이 ‘합

격률이 낮은 로스쿨을 중심으로 통폐합을 추진해야 한다’라거나 ‘합격률 발표

만으로 로스쿨의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합격률이 낮은 로스쿨들은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구조’(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라는 식으

로 로스쿨에 대한 -특히 공개된 합격률 수치가 낮은 지방 로스쿨을 향해- 요

동질을 부추기는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다. 이러한 주장 속에서 그들이 왜 그래

야 하는가의 논거로 내세우는 가장 큰 명목상의 이유는 법조인 양성을 위한

균등한 교육의 질 보장이다. 즉 현재 발표된 합격률에 따르면 로스쿨 간의 학

력 수준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우선 하위 로스쿨은 학력 수

준을 높이는데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고, 장기적으로 전국적으로 난립해 있는

25개 로스쿨을 통폐합해서 균등한 교육 제공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것

이다. 거기에 학생들은 합격률이 높은 로스쿨을 가기 위해 휴학이나 자퇴를 고

려한다거나 학부모들이 변호사시험 관련 강의를 더 개설해 달라고 요구한다는

등의 여러 이야기들이 보태어지고 있는 실정이 바로 2018년 지금의 ‘지방 로스

쿨’이 겪고 있는 현황의 한 모습이다.

2007년 7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된 후

1) http://news.donga.com/3/all/20180424/89760132/1; http://www.gosiweek.com/6888.

토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더하여 지방로스쿨에만 강제되고 있는 지역인재

할당의 문제점과 왜곡된 내용들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주제어 : 지방 로스쿨, 교육과정의 자율성, 입시의 자율성, 변호사시험제도의 개선, 지역인재 
할당제도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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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다. 이제 지난 10년간 우리 사회는 법전원의 정착과

발전에 관해 제도도입의 취지를 잊지 않았는지 그리고 잊지 않았음을 전제로

얼마나 체계적으로 고민하고 검토해 왔는가 숙고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동일한 시간의 흐름 동안 법전원에 관련된 논의들은 무수히 있었지만, 많은 수

의 논의들이 법전원을 통한 법학교육과 연구의 발전이라는 본질적인 주제와는

무관하거나 동떨어진 것들이었음을 보게 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법시험과

법전원을 비교하는 비생산적이고 파괴적이기까지 한 논쟁들이었다2). 이처럼

비본질적인 문제들이 법전원과 관련된 논의를 주도하다 보니 법전원에 관하여

반드시 다루어져야 할 중요한 문제들은 방치되어 왔고 그만큼 법전원의 발전

은 지체되고 있다고 할만하다3). 때문에 법전원의 발전과 관련한 이후의 논의

들은 이러한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벗어난 사회전체적인 시각에서의 검토작

업이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지금부터의 논의의 방향도 이러한 고민을 전제

하고자 한다. 논의 구조 자체는 별 수 없이 당사자로서의 지방 로스쿨의 고민

일 수 밖에 없지만, 지방 로스쿨의 지난 10년간에 대한 자체반성과 개선방안

모색이라는 이 주제는 적어도 지방 로스쿨의 자체적 발전을 통한 국가균형발

전의 가치를 논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집단적 이익을 강변하기 위한 논의가 아

니라는 점을 명백하게 밝혀둔다.

Ⅱ. 지방 로스쿨의 현황에 관한 분석

1. 변호사시험 합격률 공개, 후폭풍?

지방 로스쿨들은 인가결정단계에서부터 우려의 대상으로 언급되어 왔었다4).

인가기준에 충분히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지역균형이라는 논리에 밀려나서 로

2)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오해와 편견Ⅰ(2015); 이재협・이준웅・황현
정, 로스쿨 출신 법률가, 그들은 누구인가?: 사법연수원 출신 법률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법학 제56권 제2호(2015), 367-411면; 홍태석, 법학전문대학원의 현상과 발전적

개선방안에 대한 제고, 법이론실무연구 제5권 제3호(2017. 12), 12면; 사시폐지에도 제자리

못잡은 로스쿨.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7062601033011000001)

3) 김두얼, 법학전문대학원의 현재와 미래: 외부자의 시각, 법경제학연구 제13권 제1호(2016.

4), 188면.

4) http://cafe.daum.net/posthoolis/Eoxk/2884?q=%EC%A7%80%EB%B0%A9%20%EB%A1%9

C%EC%8A%A4%EC%BF%A8.



84  법학논고 제63집 (2018. 10)

스쿨 인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던 일부 서울지역의 비인가대학들의 불만도

같은 맥락이었다. 대한변협을 중심으로 하는 기존 법조계 인사들 뿐만 아니라

그동안 법학교육을 같이 담당해 왔던 비인가대학들조차도 이미 지방 로스쿨들

의 교육능력을 믿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법무부의 변호사시험합격률 공개내

용으로 인해 2018년 현재, 이러한 불신은 확신이 된 듯한 상황이다.

[표1] 제1회∼7회 변호사시험 학교별 응시자수, 합격자수, 합격률5)

5) 이 표는 2018.4.22. 법무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을 재정리한 내용이며, 각 학교별 자

료를 연수 순서대로 내려 정리하였다. 표 내용 중 지방 로스쿨의 통계수치는 굵은 글씨로

표시하였다.

(http://www.moj.go.kr/HP/COM/bbs_03/ListShowData.do?strNbodCd=noti0483&strWrtNo

=43&strAnsNo=A&strNbodCd=noti0483&strFilePath=bar/&strRtnURL=lawyer_0402&strOr

gGbnCd=113000&strThisPage=1&strNbodCdGbn=)

학교명
(입학정원)

응시자
(명)

합격자
(명)

합격률
(%)

학교명
(입학정원)

응시자
(명)

합격자
(명)

합격률
(%)

강원대
(40명)

33 26 78.79

건국대
(40명)

35 31 88.57

45 30 66.67 38 30 78.95

46 22 47.83 45 31 68.89

65 35 53.85 52 18 34.62

67 18 26.87 66 29 43.94

71 28 39.44 77 36 46.75

86 37 43.02 75 38 50.67

경북대
(120명)

101 75 74.26

경희대
(60명)

50 50 100.00

127 79 62.20 52 51 98.08

157 92 58.60 54 46 85.19

182 84 46.15 66 51 77.27

194 86 44.33 74 49 66.22

214 92 42.99 89 55 61.80

211 93 44.08 90 48 53.33

고려대
(120명)

99 98 98.99

동아대
(80명)

72 53 73.61

115 100 86.96 90 45 50.00

134 108 80.60 120 43 35.83

136 102 75.00 135 53 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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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112 75.68 156 47 30.13

152 108 71.05 170 60 35.29

157 113 71.97 169 51 30.18

부산대
(120명)

99 85 85.86

서강대
(40명)

31 29 93.55

123 84 68.29 43 35 81.40

155 94 60.05 40 32 80.00

156 96 61.54 47 32 68.09

175 87 49.71 53 33 62.26

189 78 41.27 54 35 64.81

218 91 41.74 64 36 56.25

서울대
(150명)

116 113 97.41

서울시립
대

(50명)

43 36 83.72

154 132 85.71 54 46 85.19

150 125 83.33 54 39 72.22

151 132 87.42 63 36 57.14

173 145 83.82 73 48 65.75

174 138 79.31 68 40 58.82

178 140 78.65 75 34 45.33

성균관대
(120명)

101 97 96.04

아주대
(50명)

41 41 100.00

116 100 86.21 44 39 88.64

123 95 77.24 47 41 87.23

149 105 70.47 57 50 87.72

164 108 65.85 58 50 86.21

165 113 68.48 50 27 54.00

149 100 67.11 69 47 68.12

연세대
(120명)

100 91 91.00

영남대
(70명)

58 47 81.03

116 105 90.52 81 49 60.49

121 108 89.26 94 65 69.15

123 102 82.93 98 73 74.49

144 115 79.86 94 66 70.21

147 116 78.91 89 53 59.55

139 102 73.38 97 58 5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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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대
(60명)

50 37 74.00

이화여대
(100명)

89 79 88.76

67 38 56.72 101 83 82.18

70 32 45.71 109 94 86.24

97 30 30.93 110 88 80.00

126 43 34.13 115 75 65.22

115 23 20.00 142 86 60.56

134 33 24.63 145 80 55.17

인하대
(50명)

39 35 89.74

전남대
(120명)

95 86 90.53

55 44 80.00 124 82 66.13

53 41 77.36 152 85 55.92

61 39 63.93 162 109 67.28

71 42 59.15 169 80 47.34

78 49 62.82 210 87 41.43

72 38 52.78 212 95 44.81

전북대
(80명)

73 56 76.71

제주대
(40명)

34 30 88.24

91 61 67.03 36 27 75.00

94 55 58.51 49 14 28.57

108 37 34.26 59 20 33.90

138 41 29.71 65 25 38.46

177 64 36.16 73 21 28.77

175 48 27.43 88 25 28.41

중앙대
(50명)

41 35 85.37

충남대
(100명)

79 64 81.01

50 43 86.00 110 78 70.91

51 36 70.59 123 73 59.35

63 38 60.32 143 64 44.76

67 37 55.22 165 67 40.61

80 54 67.50 188 60 31.91

76 47 61.84 209 86 41.15

충북대
(70명)

60 38 63.33

한국외대
(50명)

42 41 97.62

84 57 67.86 43 31 72.09

77 46 59.74 58 44 75.86

92 45 48.91 65 47 72.31

109 53 48.62 59 32 54.24

115 43 37.39 75 44 58.67

136 43 31.62 80 45 5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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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에서 단적으로 수도권과 지방 로스쿨의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률만 살

펴본다면, 7위를 차지한 영남대학교(59.79%)를 제외하고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

권 외 지방대학 로스쿨 합격률은 전체 평균(49.35%)에도 미치지 못했다. 서울

을 비롯한 수도권에 있는 로스쿨과 지방에 있는 로스쿨 간의 합격률 격차가

이처럼 크게 벌어진 것으로 공식수치화된 현재의 충격은 너무나 크다. 더군다

나 서울 상위권 로스쿨과 지방 하위권 로스쿨의 합격률 격차는 해가 갈수록

크게 벌어져 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에선 합격률

이 가장 낮았던 동아대도 73.6%의 높은 합격률을 기록했었다6). 그러나 7회 변

호사시험의 경우 10개 지방로스쿨이 합격률 50%를 넘지 못했고, 이는 졸업생

중 절반이 변호사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거점국립대로서 각 지방에서 중심적 역할을 해왔다고

자부해온 각 지방국립대 로스쿨들도 합격률 40%대에 머물렀고, 원광대・전북
대・제주대는 20%대의 합격률에 그쳐서 최하위권의 오명을 쓰게 되었다. 전체
평균 87.1%에 달했던 1회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해마다 낮아져 올해는 49.35%

를 기록했는데, 이는 가장 직접적으로는 법무부가 1회 변호사시험 합격 정원을

‘입학 정원 대비 75%(1500명)’로 정한 뒤 변호사시험 합격 정원이 매년 1500∼

1600명 선으로 고정돼 있는 것에 기인하는 것이고, 따라서 시험에 떨어져 재응

시하는 학생 수가 매년 누적됨으로써 전체적으로 합격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

는 구조임을 먼저 기억해야 한다.

6) 7회 변호사시험 합격률과 비교할 때, 로스쿨 제도 초반 기수 졸업생들의 합격률이 프리미

엄이었다고 평가받게 되는 상황이 결코 과장이거나 농담일 수 없는 현실이다.

한양대
(100명)

84 78 92.86

합계
(2,000명)

1,665 1,451 87.15

87 69 79.31 2,046 1,538 75.17

116 89 76.72 2,292 1,550 67.63

121 79 65.29 2,561 1,565 61.11

141 93 65.96 2,864 1,581 55.20

148 90 60.81 3,110 1,600 51.45

136 71 52.21 3,240 1,599 4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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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제1∼7회 변호사시험 각 학교의 석사학위 취득자 대비 누적합격률7)

알려진 바와 같이 법무부와 대한변협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에 대한 정보 공개

소송 결정에서, 법원은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법학전문대학원별로 교육

7)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4/23/201804230014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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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로 기여할 수 있

고, 법학전문대학원의 공정한 평가에 도움이 될 것이며, 낮은 서열로 인식되는

대학에 설치된 법학전문대학원으로서는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통해 교육과정의

우수성을 입증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기존에 형성된 대학 서열이 그대로 고착화

되는 결과를 방지할 수도 있다.”며 정보공개 청구를 인용하는 이유를 판시하였

다8). 이 판결에 따른 로스쿨별 합격률 공개의 영향에 대해 우려했던 입장들의

주된 논지는 “합격률 공개가 로스쿨 설립 취지를 저해할 수 있다 --- 변시 합

격률을 높이기 위해 로스쿨들이 경쟁하기 시작하면 다양한 법조 인력을 양성한

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로스쿨이 ’변시 학원’으로 변질된다. 또 로스쿨들이 합

격률 관리를 위해 성적이 부진한 학생들을 졸업시험 등을 통해 유급시켜 변시

를 못 보게 하는 등 학생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9).

2015년, 변호사시험 성적을 합격자에게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한 변호사시험

법 제18조 제1항 본문이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의 알 권리(정보공개청구권)를

침해하는지 여부가 심판대상이었던 헌법재판소 결정10)에서, 재판부의 견해는

법정의견인 위헌의견과 합헌의견으로 나뉜 바 있었다. 이 사건에서 위헌의견은

변호사시험 성적 비공개가 법학전문대학원 간의 과다경쟁 및 서열화를 방지하

고, 교육과정이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양질의 변호사를 양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했다. 하지만

변호사시험 성적 비공개로 인하여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

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서 오히려 대학의 서열에 따라 합격자를 평가하게 되

어 대학의 서열화는 더욱 고착화된다는 점, 변호사 채용에 있어서 학교성적이

가장 비중 있는 요소가 되어 다수의 학생들이 학점 취득이 쉬운 과목 위주로

수강하기 때문에 학교별 특성화 교육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학교 선택에 있

어서도 자신이 관심 있는 교육과정을 가진 학교가 아니라 기존 대학 서열에

따라 학교를 선택하게 되며, 법학전문대학원도 학생들이 어떤 과목에 상대적으

로 취약한지 등을 알 수 없게 되어 다양하고 경쟁력 있는 법조인 양성이라는

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들어 시험성적은 공개되어야 한다

고 판시하였다. 또한 법학교육의 정상화나 교육 등을 통한 우수 인재 배출, 대

학원 간의 과다경쟁 및 서열화 방지라는 입법목적은 법학전문대학원 내의 충

실하고 다양한 교과과정 및 엄정한 학사관리 등과 같이 알 권리를 제한하지

8) 서울행정법원 2017.11.2. 선고, 2017구합70342.

9)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42229.

10) 헌재 2015. 6. 25. 2011헌마769 등, 판례집 27-1하, 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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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수단을 통해서 달성될 수 있다고 보았다11).

결국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를 찬성12)했건 반대13)했던 간에 양쪽 모두의 입

장이 공통적으로 주목했던 건 로스쿨의 ‘교육과정’에 관한 것이었다. 교육과정

의 우수성, 교육과정의 충실한 이행, 교육과정의 엄정한 관리 등. 법교육의 정

상화라는 제도의 취지에서 볼 때, 로스쿨이라는 제도도입의 시작에서부터 우리

가 선택했던 로스쿨의 교육과정과 교육능력은 전문적인 법조인을 양성할 수 있

는 능력에 관한 한 깊은 의심과 불신의 대상이었다. 더군다나 소위 ‘지방 로스

쿨’의 경우에는 그 불신의 정도가 어떠했겠는가? 2018년 현재, 변호사시험 합격

률 50%대에 이르지 못한 우리 지방 로스쿨들은 반성하고 고민하고 변화된 모

습을 보여야만 할 것이다. 가장 우선적으로 ‘교육과정과 교육내용’에서만이라

도!! 그런데 현재 실정에서 지방로스쿨이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로스쿨의 도입

취지를 살리는 교육내용과 교과과정을 독자적이고 자율적으로 변경하고 이행해

갈 수 있는가? 현재의 지방 로스쿨들이 답할 수 있다면 그건 ‘We can’t, Now!’

일 것이다. 이 답에는 지방 로스쿨의 능력 유무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전제되어 있으며 이 문제상황은 결국엔 교수도 학생도 방법을

찾을 수 없거나 뒤처지게 만드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드는가? 먼저 법전원법상 로스쿨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권

한을 가진 교육부는 그 평가과정을 통해 로스쿨의 교육형태와 내용을 획일화

하는 결과를 만들고 고착화했다는 점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러한 상황이 교

육부의 의도가 아니었을지라도 현실적으로 로스쿨의 교육현장은 그렇기 때문

11) 변호사시험 성적 비공개시,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이수 교과과정, 활동과 성취도 등 다양

한 기준에 의하여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어 학생들은 성적의 고득점보다는 인성과 능력

개발을 위한 노력을 하게 된다. 그리고 출신 학교만을 기준으로 한 몇 년간의 한정된 자

료만으로 성적 비공개가 법학전문대학원의 서열화를 고착화시킨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변

호사시험 성적이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업성과를 측정・반영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로서

채용과 선발의 객관적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변호사시험 성적을 공

개하지 않을 경우 법학전문대학원과 학생들은 시험 준비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날 수 있

고, 변호사 채용에 있어서도 다면적인 기준에 의한 평가를 할 수 있으며, 석차만을 공개

하지 않거나 법학전문대학원별 성적을 공개하지 않는 등의 방안으로는 법학전문대학원에

서의 교육이 시험위주로 변질될 우려 및 성적공개로 인해 대학의 서열화 및 과다 경쟁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강일원의 반대의견).

12) 김용섭,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법학교육과 법조양성시스템 중간점검, 저스티스 통권 제

120호(2010. 12) 등 참조.

13) 김동호,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이론교육과 실무교육의 조화 및 변호사시험, 인권과 정의

통권 제406호(2010. 6), 47면; 정한중,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평가 토론문,

로스쿨 5년 점검과 개선방향 , 국회의원 이춘석・참여연대 공동주최 토론회(2013. 6. 24),
83면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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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결국 각 법전원 간에 교육형태나 교육내용이 대동소이해져 있을 뿐만 아

니라 변호사시험이 로스쿨의 교육과 연구를 지배하는 상황이 되어 있음은 현

재의 로스쿨들의 우울한 현황이라고 하겠다14). 더불어 대한변협 등의 소위 실

무 법조인들의 무작정적인 비판이 요인이 되곤 하는 교과과정이나 교육내용의

개편안은 실제 교육현장에 대한 상황적 인식이 없는 내용으로 등장해 왔음은

물론이고, 일선 교육현장과 괴리된 그들의 주장내용들은 로스쿨들로 하여금 평

가를 의식한 일방적 수용을 강요받게 하는 흐름이 되어 왔다15). 때문에 이런

교육상황 속에서는 지방 로스쿨 뿐 아니라 모든 로스쿨이 로스쿨제도의 도입

취지16)를 망각한 채 변호사시험준비기관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

래서 ‘시험을 통한 선발’이 아닌 ‘교육을 통한 양성’을 제도의 목적이라 했던

것을 기억한다면, 교육을 담당하는 자들에 대한 깊은 불신에 더해진 ‘양성을

위한 교육’에 대한 재량없음을 감당하고 따라가야 하는 로스쿨 교육자들의 현

재는 로스쿨 제도 그 자체보다도 암울하기 그지없다. 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

육의 자주성・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고, 교육의 자주성이나 대학의 자율
성은 헌법 제22조 제1항이 보장하고 있는 학문의 자유의 확실한 보장수단으로

꼭 필요한 것으로서 이는 대학에게 부여된 헌법상의 기본권이라는 것이 헌법

재판소의 일관된 입장이라는 것은 주지의 내용이다. 즉 헌법 제31조 제4항은

14) 로스쿨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다수 교수들의 생각이 이렇다고 하겠다. 예를 들어, 송기

춘,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와 법학교육,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2014.4), 106-112

면; 홍태석, 앞의 논문, 13-17면; 이진국・백윤기・김상호, 법학전문대학원생의 취업분야별

교육과정 개발 기초연구(2014. 5), 36면; 송석윤,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성과와 발전방향-

그 도입논의 및 최근쟁점과 관련하여-, 법교육연구 10권 3호(2015. 12); 천경훈, 변호사시험

이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에 미치는 영향, 상사법연구 36권 1호(2017. 5) 등 참조.

15) “실무교육”이라는 허상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분석이 있다. ‘로스쿨에서 현재 실시되고

있는 실무교육의 형식이나 운영방식은 전문대학원이 지향해야 하는 실무 혹은 실무지향

성을 오해하거나 왜곡한 측면이 강하다. … 법전원이 지향해야 하는 실무지향적 교육은

현실에서 일어나는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 대응하고 판단할 수 있는

사고능력을 마련해 주는 것이어야 한다. … 대한변협을 위시해서 법전원을 비판하는 입장

에 있는 논자들은 흔히 법전원 출신들이 서면작성조차 못한다거나 특정분야 법조문들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식의 비판을 하면서 실무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그리고 법전원들은 이러한 비판을 수용하는 내용으로 채워진 수업을 증설해 온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런 류의 실무는 사실상 법전원이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법조

인들이 일하는 현장마다 이런 류의 업무는 너무나 다종다양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내용을

다루는 법전원이 아니라 해당 기관들의 OJT에서 가르쳐야 한다. 이러한 구분도 없이

OJT용 교육을 실무교육이라는 명목 하에 법전원에서 수행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은 비

효율적이며 무의미하다. 그리고 이런 류의 실무교육을 법전원에서 수행하는 것은 많은 기

회비용을 야기한다. 법전원 교육에서 정말 다루어야 할 것, 즉 법률가적 사고를 배울 시

간을 빼앗기 때문이다.’(김두얼, 앞의 논문, 196-197면)

16) 김종철,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내용과 방법론, 로스쿨과 법학교육(아카넷, 2008), 96-10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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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규정하여 교육의 자주성・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
고 있는데, 이는 대학에 대한 공권력 등 외부세력의 간섭을 배제하고 대학구성

원 자신이 대학을 자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학인으로 하여금

연구와 교육을 자유롭게 하여 진리탐구와 지도적 인격의 도야라는 대학의 기

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내용이었다17). 그러나 현

재의 로스쿨들은 최소한 교육의 자주성에 관해서 조차도 외부세력의 직접적・
간접적 간섭을 배제하지 못하고 교육외적인 요인들에 의해 조정되고 관리되는

전혀 자주적일 수 없는 존재가 되어 있다.

2. 지역인재 육성과 국가균형발전은 지방 로스쿨의 몫인가

법학전문대학원에 의한 법학교육 및 법률가양성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된 또 하나의 중요한 원인은 학생선발과정과 관련된 부분이다.

로스쿨 도입 당시까지 기존의 법조인력의 배출 구조는 서울소재 명문대학이

90%에 육박하는 독식현상을 보였지만, 그 내용을 여러 기준별로 다시 분석한

바에 의하면 사법시험 합격자의 출신 고등학교 지역별 분석에서는 서울소재 고

등학교 출신자의 비율이 30%대에 그쳤다는 통계가 있었다18). 로스쿨 인가단계

에서 지역적 안배를 주장했던 논거 중의 하나가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 것

이었는데, 각 지역에 그 지방을 대표하는 지방 로스쿨을 설치한다면 각 지역의

우수인재가 서울 및 수도권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줄이고 지역인재로 담아낼

수 있게 되어 지역의 발전역량 증진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었다19).

이처럼 당초 교육대상으로서의 지역인재에 대한 계속적 교육기관의 역할론

을 설치인가의 필요성으로 주장했던 지방 로스쿨들의 존재당위성 주장에 대한

10년 후의 평가를 위해 검토가 필요하다. 단적으로 2015학년부터 지방 로스쿨

에 대해 적용되었다.20)

17) 헌재 2014. 4. 24. 2011헌마612, 판례집 26-1하, 150, 167; 헌재 2015. 11. 26. 2012헌바300,

판례집 27-2하, 144, 155; 헌재 2006. 4. 27. 2005헌마1047 등, 판례집 18-1상, 601, 615; 헌

재 1992. 10. 1. 92헌마68 등, 판례집 4, 659, 670 참조.

18) 물론 이 통계치는 외고가 등장한 이후로 약간 바뀐 부분이 있다(http://www.yonhapnew

s.co.kr/medialabs/special/judges/index_ie.html). 사법시험 1회부터 51회까지의 합격자들의

출신지역은 서울 3천681명, 경북 1천706명, 경남 1천624명, 전남 1천585명, 전북 1천123명,

부산 1천112명, 대구934명 순으로 수도권과 영남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고 한다.

19) 김효신, 법학전문대학원과 국가균형발전, 경북대 법학논고 제22집(2005. 6), 310-311면; 이일

세, 한국에 있어서 로스쿨 설립과 지역균형발전, 강원법학 제21권(2005. 12), 140-143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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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 28. 정부는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인재의 육성 및 지

역 정주를 유도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목적에서 지방대학 및 지역균

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 육성법) 을 제정했고, 이어 구체적 내용을 담

은 시행령이 같은 해 7. 24. 제정되어 같은 달 29일부터 시행되었다. 동법 제15

조는 ‘대학의 입학기회 확대’라는 제하(題下)의 규정인데 제3항에서 ‘③ 지방대

학의 장은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

원, 치의학전문대학원 및 한의학전문대학원 입학자 중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의 수가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권고규정이다21). 그리

고 제4항에서 해당 지역의 범위, 비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동법 시행령에 구체적인 규정을

두도록 하였다. 동법 시행령상의 별표 규정에 의하면 충청권, 호남권, 대구・경
북권, 부산・울산・경남권 로스쿨은 해당지역 대학출신을 각 20%, 강원권과

제주권 로스쿨은 각 10%를 선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후 당연하게도(?) 지

방 로스쿨들은 지역인재의 기회확대를 위한 국가정책을 적극적으로 수용했고,

2015년부터 입학전형에 그대로 반영하여 시행해 왔다. 당해 입법규정에 대한

비판과 우려는 지방 로스쿨들이 변호사시험 합격률 저하 등을 우려하여 반발

한다는 왜곡된 폄하적 보도로 인해 그 수용 여부와 초래될 결과에 대한 신중

하고 진지한 검토는 전개되지도 못한채 시행되어 온 것이다22). 왜 문제이며,

무엇이 문제인가?

먼저 ‘지역인재’의 정의와 관련한 문제제기다. 약칭 지방대 육성법 제2조 제2

호는 “지역균형인재”(이하 “지역인재”라 한다)란 지방대학의 학생 또는 지방대

학을 졸업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기존의 지역균형발전 논

의에서 그 지역에 정착시켜서 활동하게 할 지역우수인재는 최소한 각 지역고

교출신의 우수인재였고 이들의 유출을 방지하자는 것이었음23)을 상기할 때,

지방대 육성법상의 지역균형인재의 정의와 이 정의를 바탕으로 하는 법내용대

20) 출처: 교수신문(http://www.kyosu.net)

21) 교육부는 2018년 1월 업무보고에서 이 ‘권고사항’을 ‘의무사항’으로 강화하기로 했다고 발

표한 바 있다.

(http://www.edaily.co.kr/news/read?newsId=03316086619082640&mediaCodeNo=257&OutL

nkChk=Y) 그런데 지방 로스쿨들은 이미 이 ‘권고’사항을 의무적으로 실행해 오고 있다.

22) 법률저널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751; http://leetlove.tistory.

com/366 [로스쿨가자!]

23) 일본의 지방대학의 법과대학원이 지역관련성이나 밀접성과 관련하여 입학생의 출신분포

를 정리한 내용들은 대부분 입학생의 고교출신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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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의 로스쿨에의 적용은 실질적인 지역균형 또는 국가균형 달성을 위한 지역

인재 유치 논의의 본질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때문에 로스쿨 인가단계에서

전문대학원의 일정비율 이상을 비수도권지역에 배치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이루자고 했던 논의24)와 지방 로스쿨에 그 지역의 지방대학 출신을 일정비율

로 입학하도록 정원을 강제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맥락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

서 선거구민을 의식한 일부 정치인들의 왜곡되었거나 의도성이 짙은 통계치가

아니라, ‘지역인재’ 육성이라는 본래의 논의를 바탕으로 평가하고 고민할 수 있

는 새로운 통계자료가 정리되어야만 한다. 전국 로스쿨 총정원 2000명(매해)

중 지방 로스쿨에 입학해서 졸업했거나 재학 중인 학생들의 출신고교를 기준

으로 재집계해 보아야 하며, 설사 여전히 서울・수도권 지역 고교생들의 비율

이 상대적으로 높은 결과가 나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대학입학구조와 수도권

인구집중 현실과 관련된 실제 현상적 수치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 한편, 지방대가 살아야 그 지역이 발전한다는 단순논리는 적어도 ‘전문대

학원’제도에의 강제적 시행과는 부합되지 않는다. 소위 ‘school’이라는 전문대학

원 제도는 미국에서 발전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에서 전문대학원제

도가 도입된 분야는 법, 경영, 의학, 사회복지, 공공정책 등이다. 이렇게 전문대

학원 제도가 도입된 분야들의 공통점은 해당 분야가 학부 수준의 일반교양이나

전공지식 보다는 심화된 교육이 필요하고, 해당현장에서 OJT25) 방식으로 배우

기 전에 해당 분야와 관련된 보다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필요로 하는

분야라는 점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이전부터 이미 고등교

육법에 의해 전문대학원제도가 도입되었는데, 고등교육법 제29조의 2에서 전문

대학원의 교육목적을 “전문직업분야 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실천적 이론의 적용

과 연구개발”로 명시하고 있다. 즉 대학에서의 학부교육보다 상대적으로 특정

된 주된 교육목적을 달성해야 하는 전문대학원의 교육목표는, 일차적으로 전문

직업분야에서 고도의 자질과 능력을 갖춘 전문인으로 보다 새롭고 통합적인 전

문지식과 실무능력을 겸비한 세계화・정보화 관련 고급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
이다. 그러므로 전문인이 되기 위한 자질과 능력이 전문대학원 입학선발의 기

준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전국 로스쿨 25개, 한해 입학생 총2,000명

24) 김창록, 각주 1) 논문, 46면.

25) OJT(on-the-job training)는 직장 내 교육훈련을 의미한다. 사전적 풀이에 의하면, OJT란

기업 내에서의 종업원 교육 훈련방법의 하나로, 피교육자인 종업원은 직무에 종사하면서

지도교육을 받게 되는 형태이므로 업무수행이 중단되는 일이 없는 것이 그 특색이라고

한다.(시사상식사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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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제한적 선발입학만을 허용하는 우리 로스쿨 시스템에서, 충청권(충남대, 충

북대), 호남권(전남대, 전북대), 대구・경북권(경북대, 영남대), 부산・울산・경남
권(동아대, 부산대) 로스쿨은 해당지역 대학출신을 각 20%, 강원권(강원대), 제

주권(제주대) 로스쿨은 각 10% 비율로 선출하도록 한 것은, 지방 로스쿨 11개

대학 총정원 900명 중 172명을 지방대학 출신자로 선발할 것을 강제한 것이다.

결국 지방 로스쿨 총정원의 약 19.11%의 입학정원을 전문대학원 입학을 위한

개인의 자질이나 능력26)이 아닌 지역소재 대학 출신 여부만을 기준으로 할 것

을 법률로 강제하여 지방 로스쿨의 학생선발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로스쿨 입학생 중 지방대학 출신 학생의 비율은 서울 및 수도권 소재

의 대학수와 총 학생수를 감안한 평가여야 한다. 로스쿨 입학을 지원할 수 있

는 총 학생수의 지역적 차이를 감안하지 않은 채, 단순히 출신대학의 지역적

분포만으로 분석하는 숫자의 착시가 정책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전체 학생 수의 불균형한 치우침을 감안하지 않은 비합리적이고 비현실적인

이러한 정책은 다른 한편으로는 지방대학 출신에 대한 입학기회 보장 정책이

진입장벽인 비지방대학 출신의 지원자들-그들이 비록 지역인재로서 지원지역

의 고교출신임에도 불구하고-에 대한 역차별 주장의 배경이 될 수도 있다. 이

정책은 교육부의 시각과는 달리 경제적・사회적 약자를 위한 특별전형의 확대

와는 다른 층위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모든 면에서 지나치게 서울 및 수도권에 집중된 국가의 불균형을 적극적인

정책과 제도를 통해 지방분산과 분권을 이루어 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국

가정책의 목적적 정당성을 부인하거나 문제삼자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정당한

목적일지라도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택하는 모든 수단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더군다나 지나치게 일면적인 고려에 기인한 관료중심의 정책형성 및 강

제적 집행이나 정치적인 의도가 배경이 된 ‘한건’성 정책은 적어도 교육현장에

등장해서는 안된다27). 그리고 전문대학원에 관한 교육정책은 정책의 대상이

26) 물론 지방대학 출신 학생들의 능력과 자질이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다. 분명히 현행 대학

입시체제 하에서 지방대와 서울수도권 대학 재학생 간의 능력이나 자질 비교는 쉽지 않

은 비교이지만, 실제로 지역인재선발로 입학했던 변시 응시자 14명 중 1명이 합격했다거

나 13명 중 1명이 합격했다는 지방 로스쿨들의 공개되지 않은 결과치는 간과할 수 없는

현실적 문제라고 하겠다. 적어도 의과대학의 경우처럼 국가고시 합격률이 95%에 육박하

는 시험제도의 운영으로 변화하지 않는 한 현행 지방 로스쿨에 대한 지역인재선발의 계

속적인 의무화는 문제상황이 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동지: 이형규, 법학전문대학원

의 특별전형, 지역인재선발제도의 안착에 힘써야 한다, Law School 창 2018 9+10, 17면).

27) 박준형, 한국의 교육정책 형성과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J. Habermas의 절차적 민주주의

이론을 중심으로-, 교육행정학연구 24권 3호(2006), 39-4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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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교육과정이나 교육기관의 특성과 전문성을 반영해야만 그 적실성을 인정

받을 수 있을 것이다.

Ⅲ. 맺는 말

대학의 자율은 대학시설의 관리・운영만이 아니라 연구와 교육의 내용, 그

방법과 대상, 교과과정의 편성, 학생의 선발, 학생의 전형도 자율의 범위에 속

해야 하고 따라서 입학시험제도도 자주적으로 마련될 수 있어야 한다는 헌법

재판소의 판시내용28)은 교육정책 입안과 시행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원칙이

되어야 한다. 더군다나 특정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하는 전문대학원의 교

육의 자율성은 그 특성도 존중되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전문대학원의 교육의 자율성은 교육과정의 자율성과 입시의 자율성이 관

건이다. 따라서 지방로스쿨을 포함한 전문대학원으로서의 로스쿨제도의 정상화

를 위해서는 이 두가지가 로스쿨을 도입했던 그 당시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

는 내용으로 구체화되고 실행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먼저 로스쿨 교육과정이 법학전문대학원 다운 모습으로 구체화되기 위해서

는, 변호사시험의 개선이 필요하다. 지난 10년간의 로스쿨의 실제모습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변호사시험을 어떠한 방식과 내용으로 시행하는가는 학생

들의 교과목선택 등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3년간의 행동 나아가 법학전문대학

원의 교육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29). 실제로 현행 변호사시험

은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에 미치는 영향력의 면에서 본다면 절대적이다. 때문

에 정원제 선발시험으로 운영되면서 그 시험내용도 변호사로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을 갖추었는가를 검정하는 것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현행 변호사시험

제도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현장을 시험준비기관화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변

시과목 일변도의 학습편향적 선택을 하게 만드는30)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더욱이 학생들이 변시과목을 공부하는 방법조차도 피상적 지식들에 대한

암기 위주의 공부를 하거나 관련 판례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암기하는 식

의 학습을 하고 있는 현실도 큰 문제이다. 결국 현행 변호사시험 합격자수의

제한적 선발은 로스쿨 도입취지를 무색케 하면서 사법시험체제 하에서의 고시

28) 헌재 1992.10. 1. 92헌마68 등, 판례집 4, 659, 670.

29) 박준,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이론교육과 실무교육, 저스티스 통권 제151호(2015. 12), 342면.

30) 천경훈, 앞의 논문, 255-25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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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인의 발생과 크게 다르지 않은 현실을 만들어 내고 있고31), 교육을 통한 법

조인의 배출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로스쿨의 교육현장을 입시기관으로 변질되

게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으로 개선해야 하는 것은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정상화하기 위한 가장 우선적 과제라고 할 것이

다. 또한 3년 과정의 교육제도 하에서 성실하게 진행해가야 하는 이론교육과

실무교육의 부담범위, 특히 실무교육의 교육범위를 교육과정으로 이행할 수 있

는 합리적인 범위로 조정해야 한다.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가르치는 실무교육은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을 제대로 다루는 것으로 두고, 로스쿨 졸업생들을

선발하는 각 실무기관들이 OJT 교육을 담당하는 구조로 개선해 가야 한다.

다음으로 로스쿨에 관한 업무와 정책을 담당하는 기관들이 분산되어 있는

것도 로스쿨 관련 정책의 목적점을 혼란스럽게 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로스쿨의 입학관련정책과 교육과정에 대한 관리는 교육부

가, 로스쿨에 대한 평가는 대한변협이, 변호사시험을 주관하고 합격자를 결정

하는 것은 법무부가 담당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때문에 각 업무와

정책의 견련적 상호관계가 유기적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더군다나 그 구체적

정책과 결정들이 각각의 속내 속에서 로스쿨의 특성과 전문성을 획일화하거나

경시하는 내용들로 등장하곤 하는 것이다. 가장 치명적인 혼란을 가져오는 부

분이 로스쿨 입시와 관련된 부분이다. 첫째, 공정한 입시와 심화교육 수행능력

에 대한 상세하고 다면적인 평가절차의 제도화는 일정 부분 배치될 수도 있다

는 점에서, 로스쿨 입시에 있어서의 공정성 확보는 일반 대학입시의 경우와는

구분될 필요가 있다. 무작정적인 블라인드 테스트의 강제만으로는 제한된 정원

선발임에도 불구하고 로스쿨 지원자의 적격성에 대한 변별력 없는 깜깜이 선

발의 결과 혹은 우연성 합격을 초래하는 상황이 적지않게 나타남으로써 오히

려 결과의 불공정을 불러올 수 있다. 둘째, 지역인재 우선배려라는 교육부의

강행적 정책이 법학전문대학원제도와 협치를 이우려면, 지역인재의 정의가 재

고되어야 할 뿐 아니라 정원비율이 더 큰 서울수도권 소재의 법학전문대학원

을 적용에서 제외하고 지방로스쿨에만 적용을 강제하는 것의 정책적 적실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31) 홍태석, 앞의 논문,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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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resent Status and Development Plan of Local Law School

32) Cho, So-Young*

Local law schools have been a source of concern since the approval

process. In addition to the existing lawyer centering on Korean Bar

Association, even unlicensed universities that have been in charge of legal

education have not believed the legal educational ability of local law schools.

And, due to the Ministry of Justice’s disclosure of the passing rate of the

lawyer’s examination, as of 2018, this distrust seems to be certain. It has

been 10 years since the law school was introduced into the legal education

system in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urpose and

direction of the law school at the time of the introduction of the law school,

to ascertain whether the goal was appropriate, how the law school system has

been operating in the last 10 years. Especially, It is time to review and

discuss how the local law schools will change and cope with the different

assessment of metropolitan area. In this article, I have largely discussed two

reasons why the status of the local law school was degraded. The necessity

of autonomy of the curriculum and securing the autonomy of the entrance

examination process were discussed. Improvement of the bar examination

system・Adjustment of the scope of the law school curriculum・Necessity
of reflecting characteristics of the entrance examination process… I examined

the problems and remedies of the current law school system. In addition, I

examined the problems and distorted contents of local talent allocation, which

is only imposed on local law schools.

Keywords : local law school, autonomy of the curriculum, autonomy of the 
entrance examination process, Improvement of the bar examination 

system, local talent al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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